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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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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effects of perception of government capacity as well as 

inter-agency and inter-government cooperation on public trust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show that all factors of government's capacity and inter-agency 

coopera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public trust in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integrity and fairness perceptions and inter-local governments have positive effects on 

public trust in local governments. The findings suggest that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to improve integrity and 

fairnes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d promote a continuous and 

stable inter-agency cooperation and inter-local government cooperation for public trust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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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부신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화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신뢰에 대한 학

문적･정책적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구분하여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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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거나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윤건･서정욱, 

2016; 최예나, 2018). 본 연구는 비교적 학술적 논의가 부족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의 영

향요인을 비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결정요인으로는 정부역량과 정부협력에 대한 인식을 바

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분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

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이론적･
실무적 중요성이 높은 주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책문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정책이 갖는 효용성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

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청렴사회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동시에 ‘자치’에 대한 훈련과 경험의 부족으로 ‘자율능력’이 미흡한 편이라는 지적이 있

다. 한편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필요성 및 시대적 당위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라는 토대

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반대하는 국민

들을 설득하고, 저변화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분권화와 지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육

동일, 2017: 29). 즉,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신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2018년 11월 28일 인천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에서는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인 제프리 삭

스가 ‘정부와 사회 간 신뢰 회복’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 세

계적으로 정부 내 부패가 만연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한국은 정부부패로 정권이 교체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등도 그렇다. 부정부패로 신뢰를 잃은 정부들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공공 선(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본 원칙은 법치주의이고, 투명성과 공정성, 예측 가능성, 정직함 등”을 손꼽으며 정부의 방

향성을 제시하였다.1) 한국 주관 부문회의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 회복 방안과 국민과의 원

활한 의사소통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여 정부신뢰의 회복과 중요성이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한국 정부가 더욱 주목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21일에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인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에는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과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이 개헌안 총강에 포함되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

1) 서울신문. 2018. 11. 28. “[OECD 세계포럼서 만난 석학들] 제프리 삭스 “법치주의 바탕 ‘공공의 善’ 추
구해야 정부 신뢰””. 장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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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6월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개정된 지방자

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

진하는 지방분권의 정책 방향이 ‘시･군･구’ 단위의 행정체계 정비와 ‘주민 자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고운 외, 2018). 이후 2019년 3월 26일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

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

로 향상되도록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ⅰ)지역 풀뿌리 민주

주의 활성화, ⅱ)자치권과 사무를 대폭 확대, ⅲ) 국가-지방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 ⅳ)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세부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치분권

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강조되고, 공정성과 청렴성 등의 행정가치가 중요시되는 사

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국민의 정부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몇 년간 청렴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량 강화가 강조되고 자치분권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전부터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

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중앙과 지방정부를 동

시에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역량, 사회적 자본, 정책, 행정가치 등이 정부신뢰의 주요 영향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

한 선행연구의 공헌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8 초변화 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조

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신

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해답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더팩트. 2019. 3. 27. “31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금이 ‘골든타임’”. 이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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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

1.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

1) 정부신뢰의 개념과 중요성

Putnam(1995)의 연구에 의해 사회적 자본이 각광받기 시작한 이래로 신뢰는 사회과학의 중

요한 연구주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신뢰에 대한 연구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

도 불구하고 명확한 개념 정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박통희, 1999; 이종수, 2001; 양건모; 

2007). Gambetta(1988)는 신뢰를 ‘상대방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의 기대 혹은 이익을 위

해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로 정의하였고, Fukuyama(1995)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들

이 보편적 규범을 토대로 정직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하면서 신뢰의 개념을 상대방

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고 있다. Mayer et al.(1995)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 즉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Rousseau et al.(1998) 또한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근거해서 위험을 감수하려

는 의도로 구성된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외에도 위험을 감

수하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Welle(2003)의 연구에서는 신뢰를 신뢰, 믿음, 인지, 이미

지 등의 용어들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신뢰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이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

도, 신뢰 주체와 신뢰 대상 간 상호작용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학자마다 강조하는 바와 

정의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뢰가 신뢰 주체와 신뢰 대상 간 주관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를 정의할 때는 신뢰의 주체와 대상을 고려해

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Mayer et al.(1995)은 신뢰는 신뢰 주체의 개인적 특성과 신뢰 객체의 

능력, 선의, 정직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정부신뢰는 국민으로 정의되는 개인(신뢰 주체)이 정부(신뢰 

대상)에 대해 갖는 신뢰를 말한다. 정부신뢰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태도

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

다(이시원, 1993). Miller(1974: 989)는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적, 정서적 태도로

서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Barber(1983)는 정부의 기능적 성과와 함께 윤리적 규범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면서, 성과 이외에 윤리적인 측면도 함께 강조하였다. Nye et al.,(1997)는 

정부신뢰를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

의 기대 대비 만족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Hetherington(1998: 791)은 정부신뢰를 정부의 성과

와 연계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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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 정향으로 정의하였다. 서문기(2001)는 정부신뢰를 국민의 기대에 바탕을 둔 정부에 대

한 긍정적인 평가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손호중･채원호(2005: 89)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기대나 심리적 지지로, 양건모･박통희(2007: 179)는 정부의 역할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기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박순애(2006: 77)는 정부신뢰를 특정한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개념적 차원의 신뢰, 국가통치체제로서 갖는 기관 차원의 신뢰, 그

리고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였으며, 이숙종

(2006)은 정부가 국민의 뜻과 공익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부신뢰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정부 신뢰가 높을 경우, 국민들의 협조와 순응을 얻기 위한 

제반 비용이 감소하고, 통제나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박순애, 2006). 반대로 

정부 신뢰가 낮다면, 국민들은 스스로 나서서 정부정책이나 사업을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이 증가하게 된다(Fukuyama, 1995).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갈등 요

소를 줄여 사회 전반적인 통합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조기숙･남지

현, 2007). 때문에 정부신뢰는 행정학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공공분야의 

리더들은 정부신뢰 하락 현상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Denhardt & Denhardt, 2009). 특히, 

우리나라는 2018년 OECD가 주관하는 정부신뢰도 평가에서 국민의 36%만이 정부를 신뢰한다

고 응답해 OECD 국가 중 25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행정시스템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정부신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2)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신뢰 자체가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짐에 따라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다양하게 논의

되어왔다. OECD(2013)는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문화, 제도적 설정(institutional setting), 

경제･사회적 결과물, 기관들의 성과를 제시하면서 각각의 요인들이 상호보완관계에 있음을 강

조하였다. 박희봉(2018)은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정치태도와 정치참여, 개인 배경, 네트워크와 

일반신뢰, 정부 정책과 정치효능감의 7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희봉(2018)

의 분류에 기반하여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신뢰의 주체가 되는 국민의 성별이나 소득, 교육수준, 연령 등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정치적 이념과 같은 정치적 특성을 내포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Citrin & Green, 1986; Hetherington, 1998; 

Uslaner, 1999; Brewer & Sigelman, 2002; Christensen & Laegreid, 2005; 이시원, 1993;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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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박희봉 외, 2003; 박순애, 2006; 금현섭･백승주, 2015). 일반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혼재되어 나타난다(Lawrence, 1997). 성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경향이 있으나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나타난다(Brewer 

& Sigelman, 2002; 박순애, 2006; 정광호 외, 2011). 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정부신뢰에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Hetherington, 1998; 금현섭･백승주, 2015)와 부(-)의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Brehm & Rahn, 1997)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교육수준의 

경우 정부신뢰에 정비례관계임을 보고하는 연구(Hetherington, 1998; Brewer & Sigelman, 2002)

와 반비례관계임을 보고하는 연구(Cook & Gronke, 2005)가 혼재되어 나타나며, 연령의 경우에

도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Christensen & Lagreid, 2005; 

Uslaner, 1999). 정치적 이념 또한 혼재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최예나(2018)는 공공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에 있어 성별,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연령으로 구성한 개인적 

배경과 함께 정치적 이념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령

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이 모두 일관되지 못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이수(2018)의 연구

에서도 성별,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연령으로 구성한 개인적 배경과 정치적 이념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는데 분석결과 평균소득은 정부신뢰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나머지 요인

들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일관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당 연구의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문화적 요인은 사회 내 일반 신뢰(social trust)를 의미하는데, 사회 내에 신뢰와 같

은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정부신뢰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Coleman, 1990; 박희봉 외, 

2003).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정치참여, 네트워크, 거버넌스, 대인신뢰 등이 있다(박희봉･이영란, 

2012). Rosenstone & Hansen(1993)은 시민단체 참여와 같은 정치참여가 높은 시민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이는 정부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Rothstein(2001) 또한 

정치참여가 활발한 시민일수록 정부신뢰와 사회 내 일반 신뢰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

치참여나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들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사회 내 일반 신뢰가 형성되고 이는 

정부신뢰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Coleman, 1990). 

셋째, 정치･행정적 요인은 정부의 능력과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성과 요인과 정부의 도덕성

이나 규범적 기대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성과 요인은 정부신뢰가 정부의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이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도출된다. 정부의 성

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할수록,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

을수록 정부신뢰는 상승한다(Miller & Borrelli, 1991; Miller, 1974; Mishler & Rose, 2001; 박

종민, 1991). 박종민(1991)은 정부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선정하

여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성과에 만족할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정

부성과를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자유화, 사회적 형평에 관한 성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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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본 결과, 정부신뢰에 있어 경제적 성과보다 정치적 자유화와 사회적 형평에 관한 성과

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짐을 보였다. 윤리적 요인은 결과로 판단되는 정부의 성과 외에도 과정을 

함께 중시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도출되는데 주로 공정성, 청렴성 등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논의된다(Mayer et al., 1995; 손호중･채원호, 2005; 박순애, 2006; 황창호･김영

주･문명재, 2015). 공정성이나 청렴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부신뢰는 상승하며, 공

직자의 부패나 권력의 남용,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인지할수록 정부신뢰는 하락한다(Dalton, 

2004; 황창호･김영주･문명재, 2015). 박순애(2006)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요인과 함께 

신뢰주체의 측면에서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심리적인 요인을 선정하였고 신뢰 대상

의 측면에서는 능력이나 효율성, 투명성과 청렴성 및 공정성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능력보다 정부의 도덕성이 행정부 신뢰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용진(2013)은 국가간 비교 연구를 통해 정부신뢰 영향요인으로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

인, 사회적 요인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정치･행정적 요인은 민주화 정도, 정부 효과성, 부패의 

정도로 구성하였고 경제적 요인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 및 국가 경제성장률을, 사회적 요인에

는 소득불평등 정도와 범죄율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효과성과 낮은 부패 지수가 정부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창호･김영주･문명재(2015)는 행정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이 정부신

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행정가치를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분류하고, 본질적 

가치에는 정부공익성과 정부형평성을, 수단적 가치에는 정부전문성, 정부투명성, 정부효율성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본질적 가치에서는 정부공익성이, 수단적 가치에서는 정부전문성과 정

부효율성이 정부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요인일지라도 신뢰의 대상이 되는 정부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는 

연구도 있고(박현주･이명진, 2018; 박희봉 외, 2003) 의회, 정당, 법원, 공무원, 경찰, 군대를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는 연구도 존재한다(박희봉･김동현, 2014). 또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만

을 대상으로 살펴보는 연구(Citrin & Luks, 2001),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만을 대상으로 살펴보

는 연구(김이수, 2018),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연구(최예나, 

2018; 정광호 외, 2011; Min tang et al., 2014; de Mello, 2004), 그리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

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수준을 비교하는 연구(이종수, 2001)등이 존재한다. 

이 중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

로 부족한 실정이다(최예나, 2018; 정광호 외, 2011; 이종수, 2001). 최예나(2018)의 연구에서는 

공공가치 요인과 정보비대칭성의 상호작용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광호 외(2011)의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신뢰를 시군구청, 지방의회, 지방자치단

체장으로 구분하여 같은 수준의 정부라 하더라도 기관에 따라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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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독립변수로 포함되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종수

(2001)의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에 대한 신뢰수준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군포시의 사례로 한정하여 전체 지방

정부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국민이 정부에 

대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정부역량으로 대표되는 

정치･행정적 요인과 정부간 협력으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설정하고 인구사회학적 요

인을 통제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을 동시에 실증 

분석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과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분권화를 고려하여 

신뢰의 대상인 정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정부역량과 정부신뢰

일반적으로 역량은 ‘목표달성을 위해 업무를 효과적, 효율적 그리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부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역량 강

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역량의 정의와 측정, 그리고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

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Fukuyama(2004)는 정부역량의 구성요소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하거나 법률을 제정하는 능력, 부패와 뇌물을 통제하는 능력,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를 유

지하는 능력, 법을 집행하는 능력을 꼽았다. Hamilton-Hart(2003)는 정부의 역량을 ‘정부가 정

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Honadle(2001)은 ‘최적화된 정책을 형

성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유치･관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황창호 외

(2017)는 정부의 역량을 공무원 역량과 재정 역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김태형･장용석

(2014)은 정부의 역량을 투명성, 민주성, 안정성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패, 법과 질서, 관료

제 질의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았다. 문명재･주기완(2007)은 세계은행 거버넌스 지표인 정치적 

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주의, 부패와 통제로 정부역량을 

측정하였으며, 김태일･박상현(2013) 또한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정부역량을 측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역량을 업무성과, 관리역량, 청렴성, 공정성으로 분류하

고 각각의 요소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부의 업무성과는 정확한 성과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의 

대표적인 영향요인으로 논의된다.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시민들의 주관적인 성과

인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이다(이현국･김윤호, 2014; 이창원･조문석, 2016; Citrin & 

Green, 1986). 일반적으로 시민이 정부의 업무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부신뢰는 올라

가게 된다(Yang & Holzer, 2006; Easton, 1965). 정부가 역량을 발휘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유능하게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게 되고 이는 정부신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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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Miller, 1974; Miller & Borrelli, 1991; Chanley et al., 2001; 

Uslaner, 2001; Ross & Escobar-Lemmon, 2011). Miller(1974)는 1970년대 초반에 나타난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cynicism)이 정부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

라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

했다. 신상준･이숙종(2016)에 따르면, 시민들이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의미하는 정부성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향상된다. 이현국･김윤호(2014)는 서

울시에서 제공하는 24개 정부서비스의 성과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결과, 정부서비스 성과에 대

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다만, 이창원･조문석

(2016)의 연구에서는, 정부성과를 향후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의미하는 ‘실업에 

대한 우려’와 경제･사회체제 운영의 공정한 정도를 의미하는 ‘노력에 따른 성공’, 경제・사회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정부의 책임’의 3가지 하위요소로 분류하여 정부 신뢰와의 관계

를 살펴보았을 때, ‘실업에 대한 우려’ 요소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Nye(1997)의 연구에서도 정부성과와 정부신뢰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성과와 정부신뢰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관리역량이란 정책 평가시스템, 정책 시행 시의 일관성, 정보공개, 갈등관리와 같은 사회적 

통합 등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의미한다. 정책 평가시스템은 정부가 시행한 정책에 대

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 일종의 피드백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피드백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게 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시킬 수 있게 한다. 

이는 국민의 대(對) 정부 만족도 향상과 정부에 대한 신뢰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정책 시행 시의 

일관성은 국민이 정부에 갖는 일종의 기대감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정권이 새로 출범할 

때 5년간의 국정운영계획을 발표하는데,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계획을 기반으로 일종의 기대

를 갖고 행동한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세운 계획에 반하는 정책을 자주 시행하거나 정책의 

시행 와중에 급작스러운 변화를 준다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셈이고 국민은 정부를 일관

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정보공개의 경우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가치로 꼽히는 투명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Anne(2004)는 거버넌스의 핵심 가치로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시

하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투

명성은 주로 정보의 공개를 통해 확보된다(Patrick, 2006; Ben, 2010; Murad, 2010).  OECD의 

연구(2000, 2002)에서도 투명성을 실현하고 정부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공개

제도를 제안하였다. 즉, 정보공개제도를 비롯하여 정보공개가 잘 이루어질수록 시민들은 정부

를 투명하다고 생각하며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철(2016)은 정보공개제도가 

정부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

막으로 갈등관리와 같은 사회적 통합의 경우, 정부의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갈등 해결 그 자체

가 신뢰를 얻는 기회로 인정받고 있다(김재신･김강민, 2011). 정부가 가진 공권력에 의존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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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적인 갈등 해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청렴성이란 민주화가 진행되고 시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더욱 강조되는 가치로서 

정부 구성원의 청렴한 정도를 의미한다. 즉, 청렴성이란 공직자가 기관 내･외의 업무 및 정책을 

부패행위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처리한 정도를 의미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16). 

청렴성은 정부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정부 기관 및 정부 구성원의 부정부패나 낮

은 도덕성 수준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Hetherington, 1998).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청렴성을 부패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선정하고 부

패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Della Porta(2000)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정치적 부패가 정부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패가 시민의 요구를 왜곡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공공서비스의 차별적인 제공

을 야기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청렴성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 측근 비리, 국회의원 

비리 등 정부 요인의 청렴도가 낮은 한국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최예나(2018)는 공공가치를 

청렴성과 공정성, 민주성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청렴성이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에 모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밝혔다. 윤건・서정욱(2016)은 사회통합 변수로 청렴성, 공정성, 사회갈등 등을 선

정하고 이들이 중앙 및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렴성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 인식에 모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정광호 외(2011)는 정부신뢰 영향요인 중 하나로 정부성과 요인을 선정하고 효율성, 적절성, 

형평성, 유능성, 청렴성이 지방정부 신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능성과 청렴성이 

지방정부 신뢰수준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양수(2008)는 정부신

뢰의 영향요인으로 관료청렴성, 관료일관성, 국정운영평가를 선정하였는데, 이 중 청렴성은 국

정운영평가와 정부신뢰에 모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이란 행정서비스 공급 주체인 정부가 얼마나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를 의미한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적 재화와는 다르게 가격 차별을 적용하기 어려

운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공정성은 중요한 행정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박종민･배정현(2011)은 

공정성을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하는지를 의미하는 분배공정성과 정책과정이 얼

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의미하는 절차공정성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공정성 모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분배

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포괄하여 측정한 손호중･채원호(2005)의 연구에서도 공정성이 정부신

뢰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최예나(2018)는 공공가치 중 하나인 공정

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공정성을 중

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공정하게 제공하는가를 의미하는 정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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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과 사회전반적인 공정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윤건･서정욱

(2016)의 연구에서도 정부공정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정부역량은 국민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정부역량 중 업무성과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정부역량 중 관리역량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정부역량 중 청렴성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정부역량 중 공정성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정부간 협력과 정부신뢰

사회가 다원화되고 여러 가지 이익이 표출･대립함에 따라 정부에 요구되는 역할도 다양해졌

다.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

의 참여와 그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더 이상 정부 혼자서는 불확실한 환경에 대처하고 다양

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Bardach(1998)는 공공분야에서의 협력을 ‘둘 

혹은 그 이상이 공적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공공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공공

분야에서 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Thomson & Perry(2006: 20)는 협력을 ‘새롭거나 

상호 다른 것들을 시행함으로서 얻어진 새로운 가치들을 서로 분업하여 창조하고 발견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이선영, 2017: 277 재인용). 정부와 정부 외부의 참여자 간 협력도 중요하지

만, 정부 내부의 협력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 내부의 협력은 광의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협력에서부터 협의로는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부처 상호 간의 협력,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지방정부 상호 간의 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논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정부 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다. 정부 간 협력과 정부신뢰 간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대다수가 정부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영향요인으로서의 신뢰를 다루었다. 대부분의 연구결과, 신뢰

는 정부 간 협력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Feiock, 2007; Sandfort & Brinton, 

2006; 정문기, 2009; 조만형･김이수, 2009; 권경득 외, 2004). Putnam(1993)은 신뢰를 비롯한 

사회자본이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였다. 행위자 간 신뢰가 바

탕이 되어야 협력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줄어들어 협력할 유인이 생기며, 그 협력이 지속가

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Bryson et al(2006)도 지방정부간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요인 중 

하나로 신뢰를 제시하였다. 채경진･채원호(2011)는 경기도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례

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신뢰가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핵

심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선영(2017)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사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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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협력 프로세스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간 신뢰가 상호간 협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에 금현섭(2015)이 지적한 바와 같이, 두 변수 간 관계는 내생적일 가능성

이 높으므로 반대의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건･서정욱(2016)은 사회통합이 정

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사회통합의 하위요소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선정, 중앙정

부 부처 간 협력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정부 간 혹은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잘 이루어

진다고 인식할수록,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서정욱(2016)의 연구는 정부 

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과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범위적 개념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앙정부 부처 간 협력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뿐만아니라 지방정부 상호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중앙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지방정부 상호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를 논의할 때에는 그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신뢰연

구에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정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한 중앙 집권적 성향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비대했다. 때문에 

정부신뢰 연구 또한 중앙정부에 국한되어왔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지방분권화가 강조되

면서 지방정부의 신뢰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

부신뢰의 영향요인이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비

교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신뢰는 중앙정부의 신뢰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

이나(Hetherington & Nugent, 2001; Uslaner, 2001; 정광호 외, 2011) 둘 간에는 엄연히 다른 

고유의 특성과 영역이 존재한다. 특히 지방정부 신뢰의 경우 주민접촉이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

어지므로 이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승숙･이승종, 2007). 정광호 외(2011)는 이러

한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신뢰함수와 중앙정부의 신뢰함수가 다를 수 있음을 주장

하였다. 이곤수(201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이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측정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과는 지역의 경제성과와 국가의 경제성

과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 책임 또한 분산되므로 중앙정부의 성과측정과는 달리 지역주민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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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삶의 질’의 관점에서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삶의 질 여건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지방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성과결정론적 가정에 기반한다(이곤수, 2011: 6). 

이에 평택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 여건과 정부신뢰 간 관계를 연구한 결과, 삶의 질 여건은 평택

시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지역의 경제적 여

건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윤수(2013)는 공무원의 무사안일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

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인식할수록 중앙정부신뢰와 지방

정부신뢰 모두 하락하였으나 그 영향력은 지방정부의 경우에 더 크게 작용하였다. 이는 현승

숙･이승종(2007)의 지적대로 주민접촉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와 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므

로 같은 영향요인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과 다를 수 있음을 뒷받침하

는 결과이다. 차재권･류태건(2018)은 정부의 수준에 따라 시민들의 이해적 관계나 감성적 관계

가 달라지므로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뢰의 본

질이 신뢰대상에 대한 신뢰주체의 기대임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는 기대의 

대상이 되는 정부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역시 정부의 수준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차재권･류태건, 2018: 82). 또한,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한다면, 지방정부는 국가 내 일정한 지역만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 또한 지방정부 신뢰가 중앙정부 신뢰와 구분되

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13개의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구성하여 각각의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

반신뢰, 표출적 결사체 및 지역경제의 3가지 변수를 제외하면 모두 각기 다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최예나(2018)는 다년간 자료를 구축하여 공공가치가 중앙정부신뢰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가치 중 공정성과 청렴성은 정부의 유형과 

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정부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주성의 경우 정부의 유형과 연

도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여 같은 영향요인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신뢰와 지방정부신뢰에 

각기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역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별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1.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이할 것이다.

가설 3-2.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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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정부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정부의 

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정부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은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가?’라는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해

답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정부의 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미래정부

연구센터의 “2018 초변화 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설문조사는 미래정부연구센터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8년 3월 26일부터 4

월 6일까지 10일간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일반 국민) 1,015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이용

한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를 실시하여 진행되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등

록 인구수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례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구축된 

설문조사 문항 중에서 정부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술통계분

석과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표본 특

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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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전체 전체 1,015 100

성별
남성 499 49.2

여성 516 50.8

연령

20대 161 15.9

30대 180 17.7

40대 209 20.6

50대 205 20.2

60대이상 260 25.6

최종학력

초졸 3 0.3

중졸 10 1.0

고졸 186 18.3

2년제 대졸 146 14.4

4년제 대졸 538 53.0

대학원 졸업 이상 132 13.0

월평균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16 1.6

50~100만원 미만 24 2.4

100~200만원 미만 98 9.7

200~300만원 미만 175 17.2

300~400만원 미만 188 18.5

400~500만원 미만 183 18.0

500~600만원 미만 141 13.9

600만원 이상 190 18.7

정치적
이념성향

매우 보수 24 2.4

다소 보수 277 27.3

중도 399 39.3

다소 진보 277 27.3

매우 진보 38 3.7

지역

수도권 496 48.87

충청권 116 11.43

호남권 103 10.15

경남권 155 15.27

경북권 103 10.15

강원/제주 42 4.14

전체 표본수는 1,015명으로 성별에 따른 빈도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499명으로 

49.2%, 여성이 516명으로 50.8%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20대가 15.9%(161

명), 30대가 17.7%(180명), 40대가 20.6%(209명), 50대가 20.2%(205명), 그리고 60대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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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60명)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학력별 비율은 초졸이 0.3%(3명), 중졸이 1%(10명), 고졸이 

18.3%(186명), 2년제 대졸이14.4%(146명), 4년제 대졸이 53%(538명), 마지막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이 13%(132명)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별 비율을 살펴보면, 600만원 이상이 가장 높

은 비율인 18.7%(190명)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300~400만원 미만으로 18.5%(188명)로 나타

났다.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보수가 2.4%(24명), 다소 보수가 

27.3%(277명), 중도가 39.3%(399명), 다소 진보가 27.3%(277명), 매우 진보가 3.7%(38명)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수도권 응답자의 비율이 

48.87%(496명)를 차지하였고, 충청권이 11.43%(116명), 호남권이 10.15%(103명), 경남권이 

15.27%(155명), 경북권이 10.15%(103명), 그리고 강원/제주가 4.14%(42명)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3. 변수의 측정 및 분석방법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설정한 연구가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역량과 정부간 협력

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선정하였

고, 주요 독립변수는 정부의 역량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업무성과, 관리역량, 청렴성, 

공정성을 선정하였으며,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중앙정부 부

처간 협력, 지방정부 상호간 협력으로 측정하였다. 주요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평

균 가구소득, 정치적 이념성향,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 변수에 대한 측정방법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선정한 종속변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을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귀하께서는 중앙정부부처의 신뢰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귀하께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신뢰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전혀 신뢰하지 않음”

은 1점, “신뢰하지 않음”은 2점, 보통은 3점, “신뢰함”은 4점, “매우 신뢰함”은 5점을 부여하는 

등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주요 독립변수로 선정한 요인은 정부역량과 정부간 협력이다. 그 중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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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정부역량은 업무성과, 관리역량, 청렴성, 공정성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업무성과는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한다.”, “정부는 예산을 지출한 이상

의 업무 성과를 낸다.”, 그리고 “정부는 의도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다.”의 세 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관리역량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에 대한 평가 시스템, 일관

성, 정보 공개, 갈등 관리, 시장 규제의 활용, 정책홍보 등을 측정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청렴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하였고, 공정성은 

중앙정부가 정부정책을 공정하게 집행하는지와 지방정부가 지역행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지

에 대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역량(업무성과, 관리역량,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설문문항은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Likert 5점 척도(1점: 매우 반대, 2점: 반대, 3점: 보통, 

4점: 동의, 5점: 매우 동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다음 집단 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3개를 골라 순서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항을 통해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 지방정부 상호간 협력을 1순위로 응답할 

경우 5점, 2순위로 응답할 경우 3점, 3순위로 응답할 경우 1점, 순위 안에 없을 경우 0점을 부

여하여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

령,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정치적 이념성향, 지역 등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은 개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특수성이 주관적인 가치나 정부신뢰에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김태형 외, 2016; 황창호 외, 

2017; Mishler & Rose, 2001).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STATA 1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과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순서화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측

정변수 및 설문항목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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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변수 및 설문항목

측정변수 설문항목

종속
변수

정부
신뢰

중앙정부 신뢰 ･귀하께서는 중앙정부부처의 신뢰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정부 신뢰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뢰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
변수

정부
역량

업무성과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한다.

･정부는 예산을 지출한 이상의 업무 성과를 낸다.

･정부는 의도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다.

관리역량

･정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잘 설정돼 있다.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실히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분야 갈등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독과점이나 소비자 보호 등 시장 규제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국민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며, 정책홍보가 잘 이뤄지고 있다. 

청렴성
･중앙정부부처의 청렴도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해주세요.

공정성
･중앙정부는 정부정책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행정을 공정하게 관리한다.

정부간 
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다음 집단 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3개를 골라 순서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5)/2순위(3)/3순위(1)/순위권 밖(0)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

지방정부 
상호간 협력

인구
통계
학적 
변수

성별 ･남성(1)/여성(0)

연령 ･연령

최종학력
･무학(1)/초졸 이하(2)/중졸 이하(3)/고졸 이하(4)/2년제 대졸 이하(5)/
4년제 대졸 이하(6)/대학원 졸업 이상(7)

월평균 가구소득
･50만원 미만(1)/50-100만원 미만(2)/100-200만원 미만(3)/200-300
만원 미만(4)/300-400만원 미만(5)/400-500만원 미만(6)/500-600만
원 미만(7)/600만원 이상(8) 

이념 성향 ･매우 보수적(1)/다소 보수적(2)/중도(3)/다소 진보적(4)/매우 진보적(5)

지역 ･수도권/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제주도 

Ⅳ.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1.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독립변수 중 정부역량을 측정하는 업무성과와 관리역량에 대한 변수

가 여러 문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잘 묶여서 개념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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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업무성과는 세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단일차원으

로 나타났고, 관리역량은 총 7개의 문항 중 한 개의 문항을 제외한 6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

로 묶여 단일차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의 내적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업무성과 변수의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가 0.876, 관리역량

은 0.902로 신뢰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2. 기술통계 분석

다음의 <표 3>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개별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개별 

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를 통해 조사되었고, 종속변수인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를 살

펴보면 5점에 가까울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신뢰는 평균값

이 2.71로 나타났고 최소값이 1, 최대값이 5점에 해당한다. 지방정부의 신뢰는 평균값이 2.55, 

최대값이 4점에 해당하여 중앙정부 신뢰에 비해 평균값과 최대값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 기술통계 분석결과

이어서 정부역량 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업무성과는 2.539, 관리역량은 2.639점으로 나타

났고, 청렴성의 경우 중앙정부는 2.628, 지방정부는 2.509점에 해당하며, 공정성의 경우에는 중

앙정부가 2.815, 지방정부가 2.701점으로 청렴성과 공정성 모두 중앙정부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앙정부 신뢰 1,015 2.710 .807 1 5

지방정부 신뢰 1,015 2.550 .780 1 4

업무성과 1,015 2.539 .857 1 5

관리역량 1,015 2.639 .737 1 5

청렴성(중앙정부) 1,015 2.628 .839 1 5

청렴성(지방정부) 1,015 2.509 .782 1 5

공정성(중앙정부) 1,015 2.815 .856 1 5

공정성(지방정부) 1,015 2.701 .794 1 5

중앙-지방정부간 협력 1,015 1.076 1.608 0 5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 1,015 2.420 2.161 0 5

지방정부간 협력 1,015 0.992 1.640 0 5

성별(남성) 1,015 0.491 .500 0 1

연령 1,015 46.515 13.803 20 71

최종 학력 1,015 5.578 .982 2 7

월평균 가구소득 1,015 5.520 1.782 1 8

정치이념 성향 1,015 3.027 .888 1 5

수도권 거주 1,015 0.488 .50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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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 협력은 평균값이 1.076으로 나타났고,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은 2.420로 가장 높은 평균값

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간 협력은 0.992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499명, 여자가 516명이고, 연령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해당하며 평균값이 46.515세이다. 최종학력은 평균값이 5.578로 2년제 대졸이

하(5점)와 4년제 대졸이하(6)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값이 400만원 

미만(5점)과 500만원 미만(6점)의 중간에 해당하는 5.520으로 나타났고, 정치이념 성향은 

3.027으로 중도성향(3점)에 가까운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도권 거주자는 48.8%로 나타

났다. 

3. 상관관계 분석

다음의 <표 4>는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업무성과와 관리역량이 0.708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났고, 관리

역량과 중앙정부의 공정성이 0.634, 중앙정부의 청렴성과 중앙정부의 공정성이 0.635, 지방정

부의 공정성과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0.602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0.6 이하의 값에 해당한다. 또한 중앙정부 신뢰에는 지방정부간 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

수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정부 신뢰에는 중앙정부 부처간 협

력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수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가 0 .7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분산팽창요인(VIF) 값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다중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중앙정부 신뢰를 종속

변수로 한 모형1의 VIF 값을 살펴보면, 관리역량이 2.65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평균 VIF 

값은 1.42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신뢰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VIF 

값을 살펴보면, 관리역량이 2.34로 가장 높고, 성별(남성)이 1.03으로 가장 낮으며 평균 VIF 값

이 1.3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VIF 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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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4. 순서화 로짓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신뢰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

지를 규명하기 위해 순서화 로짓분석(Ordered 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는 종속변수

인 정부신뢰가 서열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에는 일반적인 다중회귀분석(OLS)보

중앙
정부 
신뢰

지방
정부 
신뢰

업무
성과

관리
역량

청렴성
(중앙)

청렴성
(지방)

공정성
(중앙)

공정성
(지방)

중앙-
지방
협력

중앙
부처간
협력

지방
정부간
협력

남성 연령
최종
학력

월평균 
소득

정치
이념

중앙
정부
신뢰

1

지방
정부
신뢰

.49* 1

업무
성과

.44* .20* 1

관리
역량

.50* .27* .70* 1

청렴성
(중앙)

.57* .33* .44* .53* 1

청렴성
(지방)

.42* .53* .22* .32* .47* 1

공정성
(중앙)

.56* .34* .52* .63* .63* .41* 1

공정성
(지방)

.43* .51* .27* .38* .45* .60* .55* 1

중앙-
지방간
협력

.07* .08* -.00 .01 .11* .11* .07 .13* 1

중앙
부처간
협력

.20* .04 .16* .16* .18* .03 .19* .07 .02 1

지방
정부간
협력

-.05 .08* -.06 -.09* -.03 .08 -.03 .09* -.09* -.21* 1

남성 .05 -.01 -.07 -.04 .06 .01 .02 -.00 .05 -.03 .01 1

연령 -.02 .01 -.06 -.14* -.06 -.02 -.10* -.03 -.07 .01 .06 -.05 1

최종
학력

.03 -.04 -.01 -.01 .04 .00 .02 .00 .07 .01 -.04 .11* -.11* 1

월평균
소득

.10* -.001 -.01 -.013 .060 .004 .041 .00 .03 .05 -.04 .04 -.00 .28* 1

정치
이념

.08* -.00 .20* .24* .11* -.02 .15* -.01 -.04 .00 -.06 -.02 -.24* .05 .04 1



22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6권 제2호

다 순서화 로짓분석(Ordered Logist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적합성을 높이기 때문이다(이영미, 2018: 16). 즉, 종속변수인 정부신뢰가 서열척도로 측정된 

것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이 아닌 순서화 로짓분석이 보다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순서화 로짓분

석을 실시하였다(김병규･이곤수, 2009: 9; 이영미, 2018: 3). 

우선 중앙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모형 적

합성을 살펴본 결과, 우도비(Likelihood Ratio) 값이 유의수준 p<.0019 이하로 나타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중앙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순서화 로짓분석 결과

구분 변수
추정계수

 ( )

표준오차
(s.e)

한계효과

exp

정부
역량

업무성과 .280** .110 2.539

관리역량 .548*** .146 2.639

청렴성 .957*** .110 2.628

공정성 .714*** .114 2.815

정부간
협력

중앙-지방정부 협력 .035 .040 1.076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 .085*** .031 2.420

지방정부 간 협력 -.000 .040 0.992

개인
특성

성별(남성) .269** .131 0.491

연령 .008* .004 46.51

최종 학력 -.009 .068 5.578

월평균 가구소득 .138*** .038 5.520

정치 이념 -.082 .077 3.027

상수 1 4.216 .603 N 1,015

상수 2 7.044 .627 LR chi2(16) 578.34***

상수 3 10.674 .683 Pseudo R2 0.2397

상수 4 14.186 .804 Log Likelihood -917.26

 * p<0.1, **p<0.05, ***p<0.01, 통제변수로 설정한 지역 변수(더미)의 분석결과는 표에서 생략함

<표 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부의 역량 중 업무성과와 관리역량, 청렴성과 공정성

이 높다고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중앙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역량 변수 중 

네 가지 모두 중앙정부 신뢰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역량이 국민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중앙정부 신뢰를 종속변수

로 한 모델에서 채택되었다.3) 다른 요인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정부의 업무성과에 대한 국민의 

3) 중앙정부 신뢰를 고신뢰군(N=133)과 저신뢰군(N=358)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신뢰군에서는 정
부역량 중 업무성과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중앙정부 신뢰가 향상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저신뢰군에서
는 정부역량 중 중앙정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중앙정부 신뢰가 높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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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중앙정부를 신뢰할 오즈비4)는 2.539배 증가하고, 관리역량이 한 단

위 증가할 때 중앙정부를 신뢰할 오즈비는 2.639배가 증가한다. 또한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중앙정부를 신뢰할 오즈비는 2.628배 증가하고, 공정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중앙정부를 신뢰할 오즈비는 2.815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종민･배

정현(2011)의 연구에서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정부정책 수행의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이 특정 

정책의 수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될 경우, 해당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임을 확인하였다

(Hibbing & Theiss-Morse, 2001). 

둘째,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이 우선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과 지방정부 상호간 

협력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신뢰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가설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어 가설 2-2

만이 채택되었다. 즉, 다른 요인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중앙정부를 신뢰할 오즈비는 2.42배가 증가한다. 

이와 더불어 통제변수가 중앙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중앙정부

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부신뢰가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김병규･이곤수, 2009; 

김태형 외, 2016; 이영미, 2018; 최예나, 2018; 황창호 외, 2017)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향상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황창호 외, 2017). 

정치적 이념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보수 성향인 

국민일수록 중앙정부를 신뢰하고 진보적 성향에 가까울수록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연령과 정치적 성향간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고,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하여 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이념이 진보 성향인 국민일수록 중앙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집권당의 정치이념을 가진 국민일수록 중앙정부를 신뢰한다는 결과로, 당시 집권당이

자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일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난다는 김

태형 외(2016)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김태형 외, 2016: 101).5) 즉, 주요 독

립변수를 제외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만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진보 성향인 국민일수

4) 오즈비(Odds ratio)는 다른 변수들이 모두 고정된 상태에서 특정한 변수가 변화할 때의 한계효과를 나
타낸다(이성우 외, 2005: 69-71). 

5) 김태형 외(2016)의 연구에서는 2014년 8월에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당시 집권당이 새누리당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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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모형1과 모형2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더미 변수를 분석에 포함함에 따라 정치적 이

념 변수와 특정 지역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고6), 정부역량 

변수 또한 중앙정부 신뢰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7) 마지막으로 

최종학력과 지역은 중앙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6>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순서화 로짓분석 결과

구분 변수
추정계수

 ( )

표준오차
(s.e)

한계효과

exp

정부
역량

업무성과 .060 .105 2.539

관리역량 .166 .133 2.639

청렴성 1.114*** .109 2.509

공정성 .885*** .110 2.701

정부간
협력

중앙-지방정부 협력 .017 .040 1.076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 .021 .030 2.420

지방정부간 협력 .073* .040 0.992

개인
특성

성별(남성) -.028 .128 0.491

연령 .006 .004 46.51

최종 학력 -.108 .068 5.578

월평균 가구소득 .014 .037 5.520

정치 이념 .026 .076 3.027

상수 1 2.758 .625 N 1,015

상수 2 5.406 .641 LR chi2(16) 449.95***

상수 3 8.930 .682 Pseudo R2 0.1927

Log Likelihood -942.361

 * p<0.1, **p<0.05, ***p<0.01, 통제변수로 설정한 지역 변수(더미)의 분석결과는 표에서 생략함

6) 지역의 준거집단을 충청도(더미변수)로 설정하였을 때, 전라도(더미변수)에 거주하는 국민일수록 중앙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도(더미변수)에 거주하는 국민일수록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설문조사가 시행된 2018년 3월 4주차와 4월 1주차의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한국갤럽 결과가 각각 
70%, 74%를 기록했고, 리얼미터 결과가 69.5%, 68.1%를 기록하였다. 다소 보수인 이념 성향을 가진 
국민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3%를 나타냈고, ‘신뢰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7%, ‘매우 신뢰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7%를 차지하였다. 중도성향을 가진 국민의 중앙정
부 신뢰에 대해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보통’이 52.1%, ‘신뢰함’이 10.3%, ‘매우 신뢰함’이 0.5%로 
나타났다.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이 중앙정부 신뢰에 응답한 비율은 ‘보통’이 58.1%, ‘신뢰함’
이 15.2%, ‘매우 신뢰함’이 1.4%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설문조사 결과 중 ‘청와대에 대한 신뢰’에 응답
한 비율을 살펴보면, 다소 보수에서 ‘보통’이 38.3%, ‘신뢰함’이 15.9%, ‘매우 신뢰함’이 1.4%, 중도에서 
‘보통’이 48.6%, ‘신뢰함’이 21.6%, ‘매우 신뢰함’이 3.8%, 다소 진보에서는 ‘보통’이 33.9%, ‘신뢰함’이 
41.5%, ‘매우 신뢰함’이 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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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모형 적합성을 

살펴본 결과, 우도비(Likelihood Ratio) 값이 유의수준 p<.004 이하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부역량 중 업무성과와 관리역량

은 정(+)의 방향으로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지방정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지방정부에 대

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따라서 지방정부 신뢰를 종속변수로 한 모델에서 정부역

량이 국민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그

리고 정부역량 중 업무성과와 관리역량이 국민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과 1-2는 채택되지 않았고, 정부역량 중 청렴성과 공정성이 국민의 정부신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과 1-4는 채택되었다. 즉, 다른 요인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지방정부를 신뢰할 오즈비(Odds ratio)는 2.5

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지방정부를 신뢰할 오즈비는 2.7배가 증가한다. 

둘째,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중앙정부 신뢰와는 달리 지방정부간 협력이 지방정부 신뢰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 신뢰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에서는 가설2가 채택되었고, 지방정부 상호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지방정부 신뢰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이 채택되었다. 다른 요인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지방정

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지방정부를 신뢰할 오즈비가 0.99배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정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모든 통제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

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성별과 정치이념에서는 중앙정부 신뢰의 분석결과와 방향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중앙정부를 신뢰하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에, <표 6>의 지방정부 신뢰에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정치이념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국민

일수록 지방정부를 신뢰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과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지방정

부 신뢰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중앙정부 신뢰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최종학력은 지방정부 신뢰에 부(-)의 방향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모형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반면, 저신뢰군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충청권을 준거

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했을 때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8) 지방정부 신뢰를 고신뢰군(N=83)과 저신뢰군(N=439)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저신뢰군에서는 국민이 
지방정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지방정부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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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 연령, 최종 학

력, 월평균 가구소득, 정치 이념성향, 지역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고 정부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수를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토대

로 설정한 가설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가설검정 결과 요약

구분 가설 내용
검정결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역량
H1.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부분
채택

정부
역량

업무성과
H1-1. 정부역량 중 업무성과에 대한 인식은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기각

관리역량
H1-2. 정부역량 중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은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기각

청렴성
H1-3. 정부역량 중 청렴성에 대한 인식은 정부 신뢰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공정성
H1-4. 정부역량 중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정부 신뢰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정부간 협력
H2.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정부신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기각

정부간
협력

중앙-지방간 
협력

H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정부신
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기각

중앙부처간 
협력

H2-2.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중앙정부 신
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기각

지방정부간 
협력

H2-3. 지방정부 상호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지방정부 신
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채택

정부간 차이
H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
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정부간 
차이

정부역량
H3-1.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
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이할 것이다. 

채택

정부간 협력
H3-2.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이할 것이다. 

채택

우선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중앙정부 신뢰에서 채택되었고, 지방정부 신뢰에서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세부 가설들을 

살펴보면, 정부역량 중 업무성과, 관리역량, 청렴성,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중

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나 가설1-1부터 1-4는 중앙정부 신뢰를 분석한 모형에서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

는 업무성과나 관리역량과 같은 정부역량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동시에 청렴성과 공정성과 같

은 행정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이 중앙정부의 업무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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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용 효율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가 높게 나타난다는 김태형 외(2016)의 연구와 

중앙정부의 재원 역량과 공무원 역량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향

상된다는 황창호 외(2017)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방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청렴성과 공정성과 같

은 행정가치가 주요한 척도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대민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보다 밀접하게 지역주민과 연결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역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체

감하여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정부역량의 기준이 청렴성과 공정성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 업무역량이나 성과를 내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엄격

한 잣대를 기준으로 신뢰 수준이 결정되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업무성과와 관

리역량의 정부역량 보다는 청렴성과 공정성과 같은 공직윤리와 관련된 정부역량이 신뢰를 결

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 신뢰를 종속변수로 한 모

형에서는 가설1-3과 가설1-4만이 채택되었다. 이는 최예나(2018)의 연구에서 공공가치 중 청

렴성과 공정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최예

나, 2018: 14)와 정광호 외(2011)의 연구에서 청렴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임을 확인하였다(정광호 외, 2011: 191).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서구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하고, 정책수행 과정의 공정성이 강조되는 원인

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부의 정책 역량이 도달했을 때에는 정책결과 보다는 과정과 수행 상

의 공정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라는 논의와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이지호･이현우, 2015: 13). 이에 따라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공정성과 청렴성, 그리고 

업무성과와 관리역량 같은 효율성 차원의 정부역량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 번째

로는 업무성과와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정부를 중앙정부

로 인식하고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각각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항과는 달리 정부에 대한 업무성과와 관리역량을 질문하였

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질문한 문항이 없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정부역량이라는 

변수로 포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항 선정 상의 제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 신뢰

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국민이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이 우수하다고 인식할수록 중앙정

부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과 지방정부 상

호간 협력 역시 중앙정부 신뢰와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는 중앙정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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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정부간 협력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정부간 협력이 지방정부 신뢰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간 협력이 우수하다고 

인식할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반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정부신뢰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협력이 잘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인지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직까

지는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량이 중앙정부의 수준만큼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동등한 주체간의 협력으로 보기 보다는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에 얼마나 협조하느냐의 관점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보다는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이나 지방정부 간의 경쟁에 대한 내용을 

더 자주 접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조할 수 있는 사례집을 발간하

거나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지방분권화 시대의 길목에서 양자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

어지고 있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사회 저변으로부터의 

공감대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을 대상

으로 한 정책 형성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소재의 분권화라는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이는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의 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효율성을 감

독하는 기능에 보다 주력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정책 형성 및 수행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김기형･오철호, 2018: 167). 

Ⅴ. 결 론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신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 지방분권화 시대가 전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정운영과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역량 강화와 더불어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의 문제는 정부에 대한 역량이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를 통해 적극행정을 통한 공직문화의 정착과 인식 

확산을 유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3월 22일부터 정부민원포탈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공무원 편의주의, 복지부

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

고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업무성과나 정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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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정부간, 정부 기관간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환점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정부신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 1,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정부 신뢰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는 업무성과, 관리역량, 청렴성, 공정성 등

의 정부역량 요인과 중앙정부 부처 간 협력 요인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신뢰

에는 정부역량 중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앙정부 신뢰의 영향요인과는 달리 정부 간 협력 요인에서는 지방정부간 협력이 지방정

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우수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의 정부신뢰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

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 부처 간 협력이나 지방정부 상호간 

협력은 국민의 입장에서 가시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인지하기가 수월한 반면, 중앙정부-지방정

부 간 협력은 일반국민이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홍보 강화를 통해 정부 간 협력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고 보편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정부 간 협력

에 대해 평가하고 지지하거나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과 더불어 중앙정부 부처 간, 지방정부 간 협력이 국민의 정부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심과 격려를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제기된

다.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 제고에 있어 정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

는가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의 요구가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

가 되었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기로에서 지방자치의 역량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진정한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신뢰를 향상시키고 유지해나가기 위한 조

직과 개인 차원의 쇄신과 자성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념이나 지역 

특성, 성별, 소득, 학력 등의 개인적 특성을 뛰어넘어 국민의 대정부 신뢰로 직결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을 개발 및 발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독자적인 역량 

강화와 지역 특성에 맞춘 역량의 개발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정부는 정책추진의 지지 기반도 잃게 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정운영

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지방자치에서도 가장 큰 동력을 배제한 상태에 직면하게 된

다. 따라서 단순히 가시적인 평가나 비교를 위한 정부역량의 개발과 강화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장 기본적으로 수반

되어야 할 정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라는 행정가치가 어째서 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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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현 사회를 돌아보고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는 현 상황

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

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협력이 정부신뢰로 이어지는 반면, 지방정부는 정부 간 협력이 신뢰로 연결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정부협력이 신뢰로 연계되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반면에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 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과 특정한 시점에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

서는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다양한 시점의 설문결과를 누적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일반화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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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부의 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정부의 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업무성과, 관리역량, 청렴성

과 공정성을 포함한 정부의 역량과 중앙정부 부처 간 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앙정부 신

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정부 신뢰에서는 청렴성과 공정성, 그리고 지

방정부 상호간 협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청렴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정비와 정부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정부신뢰, 정부역량, 정부간 협력, 중앙정부, 지방정부


